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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북송 등 인권유린 자행하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절대 반대

- 정부는 속히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 하라!

일시 : 2021. 10. 12(화) 11:30 

장소 : 중국대사관 앞(명동 중앙우체국 앞) 

중국은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
인시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. 

한편 북한인권법이 5년째 사문화되어 있는 가운데 전 세계 40개 북한인권단체(NGO)들은 엊그제 10
일 북한의 노동당 창당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
했다. 11일 북한 정찰총국 대좌 출신의 고위 탈북민은 BBC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이 한국
에 온 이후에도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은 0.01%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.  

그러나 중국은 지난 7월 14일 단둥 국경세관을 통해 선양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50여 명을 
북한으로 강제북송하여 북한의 반인도범행을 도와주고 있다.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
티베트를 유린하고, 홍콩의 자유를 압살하며, 신장에서 위구르인 이슬람교도 등에 대한 제노사이드(인
종청소)를 범하고 있다. 또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억압을 이어가고 있다. 이러한 중국의 끔찍
한 인권유린 및 반대자 탄압을 심화시키는 데에 동계올림픽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. 

지난 2월 3일 180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
공개서한을 발표했다. 지난 5월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
을 주장했고, 7월 27일에는 미 의회의 초당파적 협력체인 ‘의회·행정부 중국위원회’(CECC)가 베이징 
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자국 기업들을 질타했다. 유럽연합(EU) 의회는 7월 8일 중국 정부가 홍콩, 티
베트,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을 검증 가능하도록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하
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. 영국 하원은 7월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결의안
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. 

중국 자신도 1979. 12. 27.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계기로 미국 등 65개국이 1980년 모스크
바 올림픽을 보이콧할 때 여기에 동참한 바 있다. 국제사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히틀러 선전에 
이용돼 나치를 괴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‘무섭고 두려운 사례’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. 정부도 베이
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신중해야 하고 5년째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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